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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그룹, 워크아웃 추진 “균열”
금호타이어 임금협상 불발로 변수 … 회사 존망 걸려 수용 불가피

금호타이어 노조가 채권단이 요구한 노조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대주주 일가의 사재출연으로 한 고비를

넘기는 듯했던 금호그룹의 워크아웃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.

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는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“채권단이 요구하는 노

조 동의서가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서명하기 어렵다”고 밝혔다.

또 금호타이어가 제시한 1377명에 대한 해고 또는 도급화 등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“절대 수용할 수 없

으며 강행한다면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월8일에 열렸던 임금단체협상 3차 교섭에서 밝힌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노조의 대응이 또 하나의 난

제로 떠올랐다.

이에 따라 워크아웃 추진으로 2월1일부터 조기 협상을 시작한 금호타이어의 노사 임금협상은 초기부터 난

관에 봉착했다.

금호타이어는 2월8일 교섭에서 1377명의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도급사로의 전직 신청과 명예퇴직 신청을

받겠다고 노조에 제시하는 한편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노사동의서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.

하지만 노조는 “정리해고를 통해 약 440억원의 노무비 감소 효과와 생산성 향상으로 180억여원의 효과, 임

금 및 수당 삭감을 포함해 전체 1421억원을 감소시키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함께 살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”

고 반발하고 있다.

일각에서는 노조의 강경 대응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일 뿐 회사의 존망이 걸린 구

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노조의 태도 변화

가 주목된다.

금호타이어는 회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기 3개월 전인 2009년 9월에도 임금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

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노조가 공장 점거농성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기도 했다. <저작권자 연합

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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